
산업용 가스요금은 LNG 도입원가를 
반영하여 조정되며, 정부가 기업에 가격 
상승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9.(월) 매일경제 ｢가스값 66% 폭등...기업에만 청구서 날아왔다｣ 
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산업용 가스요금이 전년 대비 약 66% 상승한
반면, 민수용 요금은 동결되어 정부가 LNG 가격 상승 부담을 산업용에만 
전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산업용과 민수용 가스요금은 용도별 원료비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운영
되며, 정부가 LNG 가격 상승 부담을 산업용에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 ㅇ 산업용 가스요금은 국제 LNG 도입가격 및 환율 등을 반영하는 원료비 
연동제에 따라 매월 조정되며, 그간의 요금인상은 LNG 도입원가 상승에 
따른 것입니다.

 ㅇ 반면, 민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물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유보하고 
있으며, 이에 따른 미회수 원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누적되어 향후 
민수용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, 산업용 요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

□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요금부담, 가스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
고려하여 합리적인 가스요금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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